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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U 집행위원회는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발표(2026년 3월), EU 역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EU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함.

 - 동 법 추진 배경에는 전략산업(에너지 집약산업, 자동차 및 기후중립 기술 산업)의 EU 역내 제조역량 약화,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장기적으로 경제안보에서 EU의 주권 확보 필요성 등이 있음.  

▶ [유럽산 개념 도입] 유럽 내 전략산업(에너지 집약 산업, 자동차 및 기후중립 기술의 경우)의 가치사슬 

강화 차원에서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및 공공지원(public intervention) 참여 시 EU 역내 

원산지 요건(‘Made in Europe’)을 준수하도록 함. 

▶ [신흥 전략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도입] 투자 금액 1억 유로 초과 및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이 

해당 분야 글로벌 제조역량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사전 승인 의무 부과

 - 투자 심사기관은 6개 부가가치 창출 요건(고용, 지배구조, 협력형태, 기술이전, R&D 투자, 공급망) 중 

필수 요건인 고용을 포함해 4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한해 승인

▶ [인허가 간소화 및 특별지역 지정] 신규 투자 및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회원국 내 하나 이상의 산업제조  

가속화지역(Industrial Manufacturing Acceleration Area, 일명 ‘Accelerator zone’)을 지정

 - 산업제조 가속화지역은 전략산업 부문 프로젝트 허가, 인프라 연결,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혜택을 제공함.

▶ [전망] 「EU 산업가속화법」은 법안 제안 이전에 회원국 간 그리고 산업계 내부 이견으로 인해 당초 계획

보다 지연되어 발표된 만큼 최종 법안 채택 논의 과정에서 주요 요건을 중심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 [시사점] 유럽산 요건 강화 및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EU 산업가속화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전략산업에 속한 한국 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간, 기

업 간 대EU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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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2026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발표함.1) 

- EU 집행위원회는 동 법안을 통해 2024년 GDP 대비 약 14%인 제조업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확대하

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현재 EU 제조업은 2조 5천억 유로(EU 비금융 비즈니스 경제가 창출하는 총부가가치의 23.6%)의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3,000만 개(EU 비금융 비즈니스 경제 전체 일자리의 18.7%)의 일자리를 제공2)  

- 동 법은 EU 역내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조달과 공공지원(보조금, 

융자, 조세 혜택 등)에서 ‘유럽산(Made in Europe)’ 요건 도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 요건 강화, 관련 산업

의 인허가 절차 신속화 등을 포함함.  

◦ 「산업가속화법」에서 전략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 자동차, 기후중립 기술 산업으로 제한됨. 

    * 에너지 집약 산업: 제지 및 제지 제품(NACE C17), 코크스 및 정제 석유 제품(NACE C19), 화학 및 화학제품

(NACE C2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NACE C22), 기타 비금속 광물 제조(NACE C23)

    * 자동차 산업: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NACE C29)

    * 기후중립 기술: 「EU 규정 2024/1735」제4조 1항에 언급된 기후중립 기술3)

■ EU는 전략산업에서 EU 역내 제조역량이 약화되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경제안보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을 제안함.4) 

- 에너지 집약 산업(철강 및 화학산업)과 기후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함. 

◦ 2024년에 발표된 드라기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환에 

2031년부터 50년 동안 약 5,0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나, EU 기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필요

한 규제 및 기술 인력 부족이라는 도전에 직면함.5)

◦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으로 EU 역내 에너지 집약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이후 

35% 감소했으며, 2021년 에너지 위기 이후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됨.6)

    * 철강산업과 화학산업의 경우 설비 가동률은 각각 65%와 74~75%로 적정 수준인 85%와 81.5%에 미치지 못함. 

-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서 EU는 역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안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권확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1) European Commission(2026), Proposal for a 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the acceleration of industrial 

capacity and decarbonisation in strategic sector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8/1724, (EU) 2024/1735 and (EU) 

2024/3110. COM(2026) 100 final. 
2) Eurostat, “Enterprises by detailed NACE Rev. 2 activity and special aggregates.” 
3) 본고에서는 영문의 ‘Net-zero’를 기후중립 기술과 같은 의미로 사용.
4) 동 법은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에 발표한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의 후속 조치로 EU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5) European Commission(2024), “The Draghi report: A competitiveness for Europe.”
6) European Commission(2025),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Report,” SWD(2026) 71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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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산업에서 역내 제조역량 약화와 역외의존 심화는 경제안보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EU 산업가속화법」이 제안됨.

◦ 「산업가속화법」은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에서 유럽산 및 저탄소 요건 적용, 외국인 직접투자 요건 강화,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행정 시스템 디지털화, 산업제조 가속화지역 설정 등을 포함함. 

그림 1. EU 제조업 비중 그림 2.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유형별 

역외 의존도
(단위: GDP 대비 %) (단위: %)

자료: World Bank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Jefferies(2026), “Made in Europe: A Catalyst for 

European Industry?” 

2. EU 산업가속화법의 주요 내용

가. 유럽산 제조업 제품 조달: ‘Made in Europe’

■ 유럽 내 전략산업의 가치사슬 강화 차원에서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및 공공지원(public 

intervention) 참여 시 EU 역내 원산지 요건(‘Made in Europe’)을 준수하도록 함.7)8)

- 2029년 1월 1일 이후 진행되는 공공조달 및 기타 공공지원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별로 유럽

산과 저탄소 비율을 충족하도록 함. 

◦ 소형전기자동차(M1E)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의 완성차, 부품, 배터리, e-파워트레인, 전자 시스템과 관

련해 상세한 유럽산 기준을 마련함. 

◦ 배터리, 태양광, 열펌프, 풍력, 수소, 원자력 등의 기후중립 기술에서 세부 부품 단위의 유럽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고자 함. 

7) 동 법에서 ‘유럽산(Made in Europe)’은 ‘EU 역내 원산지(Union origin)’로 명시함.
8) 「EU 산업가속화법」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각각 역내산 비중을 강조하면서 국내 생산 유인과 일자리 창출, 경제안보적 인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미국 IRA는 생산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 제조세액공제(45X) 등 조세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함. 반면 「EU 산업가속화법」은 규제 간소화,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유럽산 및 저탄소 요건, 특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및 관리에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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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산업 종류
저탄소 비율 

요건
유럽산 
요건

비고

공공
조달

철강 및 철강 기반 제품
(민간용도의 건물/인프라/자동차 사용 목적)

25% 이상 × - 202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

- 계약, 공사 계약, 공사양
도계약에 해당 산업 분야 
제품이 포함된 경우 발주
기관에 요구되는 요건

콘크리트, 몰타르
(민간용도의 건물/인프라 사용 목적)

5% 이상
(클링커 및 

시멘트 포함)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기반 제품
(민간용도의 건물/인프라/자동차 사용 목적)

25% 이상 ○

기타 
형태의 
공공
지원

철강 및 철강 기반 제품 25% 이상 × - 202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신설/개정된 제도

- 가구 또는 기업 대상
- 주거 및 상업용 건물, 인프

라 신축/개보수, 민간용 자
동차 임대/구매 지원 목적

콘크리트, 몰타르
5% 이상

(클링커 및 
시멘트 포함)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기반 제품 25% 이상 ○

표 1.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저탄소 및 유럽산 요건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2026)100, Annex Ⅱ, pp. 2-3. 

분야 상세 요건 비고

공공 
조달

1) EU 역내에서 조립
2) 모든 차량 부품(배터리 제외)의 총 

공장도 가격의 70% 이상이 유럽산
3) 차량 구동용 배터리에서 배터리 셀

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주요 배터리 
구성품이 유럽산

4) 배터리 셀, 양극재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주요 배터리 부품이 유럽산 

5) e-파워트레인 부품 총 공장도 가격
의 50% 이상이 유럽산

6) 모든 주요 전자 시스템 총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

- 구매, 리스, 임대 또는 할부 구매되는 신형 순수전기차
(PEV), 외부충전 하이브리드 전기차(OVC-HEV) 또는 
연료전지차(FCV)에 해당

- 발효 6개월 후 적용하되, 발효 3년 후에는 4)/5)/6) 추
가 적용

- 예외로, M1E 해당 소형 전기자동차는 1)과 2) 또는 3)
의 기준을 적용하며, 2)/3)에 언급된 공공서비스 계약 
관련 공공조달절차 관련 이미 EU에 등록된 차량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자동차 제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
터~12월 31일까지 조립한 모든 PEV/OVC-HEV/FCV 
차량의 총 대수가 동일 기간 EU 내 등록된 동일 제조
사 PEV/OVC-HEV/FCV 차량의 총 대수의 85% 이상
임을 입증하는 경우, 12개월간 EU 원산지 요건을 준
수한 것으로 간주

기타 
형태의 
공공
지원

1) EU 역내에서의 조립
2) 모든 차량 부품(배터리 제외)의 총 

공장도 가격의 70% 이상이 유럽산
3) 차량 구동용 배터리에서 배터리 셀

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주요 배터리 
구성품이 유럽산

4) 배터리 셀, 양극활물질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주요 배터리 부품이 유럽산 

5) e-파워트레인 부품 총 공장도 가격
의 50% 이상이 유럽산

6) 모든 주요 전자 시스템 총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

- 규정 발효 6개월 이후 신설/개정된 제도
- 기업용 승용차/밴을 유럽산으로 간주하기 위해 적용되

는 요건
- 발효 6개월 후 적용하되, 발효 3년 후에는 4)/5)/6) 추

가 적용
- 예외로, M1E 해당 소형 전기자동차는 1)과 2) 또는 3)

의 기준 적용
- 자동차 제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

터~12월 31일까지 조립한 모든 PEV/OVC-HEV/FCV 
차량의 총 대수가 동일 기간 EU 내 등록된 동일 제조
사 PEV/OVC-HEV/FCV 차량의 총 대수의 85% 이상
임을 입증하는 경우, 12개월간 EU 원산지 요건을 준
수한 것으로 간주

표 2. 자동차 부문의 유럽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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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2026)100, Annex Ⅲ, pp. 4-6.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2026)100, pp. 65-68. 

분야 상세 요건 비고
소형 

무공해 
차량에 
대한 
슈퍼 

크레딧

1) EU 역내에서의 조립
2) 모든 차량 부품(배터리 제외)의 총 

공장도 가격의 70% 이상이 유럽산
3) 차량 구동용 배터리에서 배터리 셀

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주요 배터리 
구성품이 유럽산

- 신규 경량 차량이 유럽산으로 간주되기 위해 적용되는 
요건

- 2)와 3) 중 하나 충족

분야 상세 요건

공공 
조달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 규정 발효 후 1~3년: 유럽산(1MWh 초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는 EU의 배터리 관리 시

스템 포함 의무)
∘ 발효 후 3년 후~: 유럽산, 배터리 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추가 1개의 주요 배터리 구성품 포함 의무
[태양광(PV)] 
∘ 발효 후 3년 후~: 유럽산 태양광 인버터 및 태양광 전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EU산 부품 사용
[수열식 열펌프] 
∘ 규정 발효 후 3년 후~: 유럽산 수열식 히트 펌프
[풍력] 
∘ 규정 발효 후 1~3년: 1개의 유럽산 주요 구성품 
∘ 발효 후 3년 후~: 2개의 유럽산 주요 구성품
[핵분열 기술] 공사계약/공사양도계약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포함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 규정 발효 후 4년 후~: 2개 이상의 유럽산 주요 구성품
∘ 발효 후 6년 후~: 3개 이상의 유럽산 주요 구성품 
∘ 단, 원자력발전소의 최초 산업 도입을 포함한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에는 미적용

경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 규정 발효 후 1~3년: 유럽산(1MWh 초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는 EU의 배터리 관리 시

스템 포함 의무)
∘ 발효 후 3년 후~: 유럽산, 배터리 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추가 1개의 주요 배터리 구성품 포함 의무
[태양광(PV)] 
∘ 규정 발효 후 3년 후~: 유럽산 태양광 인버터 및 태양광 전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EU산 부품 
[수소] 
∘ 규정 발효 후 1년 후~: 유럽산 전해조, 유럽산 스택 및 추가 1개의 유럽산 주요 구성품
∘ 발효 후 3년 후~: 유럽산 전해조, 유럽산 스택 및 추가 2개의 유럽산 주요 구성품
[풍력] 
∘ 규정 발효 후 1~3년: 1개의 유럽산 풍력 터빈 주요 구성품 
∘ 발효 후 3년 후~: 2개의 유럽산 풍력 터빈 주요 구성품

건설 
및 

제조업 
기후
중립 
기술 
지원

[수소] 
∘ 규정 발효 후 1년 후~: 전해조 제조역량 지원 투자제도 마련 시, 유럽산 전해조, 유럽산 스택 및 

추가 1개의 유럽산 주요 구성품
∘ 발효 후 3년 후~: 전해조 제조역량 지원 투자제도 마련 시, 유럽산 전해조, 유럽산 스택 및 추가 

2개의 유럽산 주요 구성품
[원자력]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포함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시 
∘ 규정 발효 후 4년 이후 지원신청: 이후 진행 프로젝트에서 핵분열 기술 최종 제품의 주요 구성품 

중 최소 2개가 유럽산
∘ 발효 후 6년 이후 지원신청: 핵분열 기술 최종 제품의 주요 구성품 중 최소 3개가 유럽산
∘ 단, 원자력발전소의 최초 산업 도입을 포함한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에는 미적용

표 3. 기후중립 기술에서의 유럽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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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 신흥 전략제조 분야에서 제3국의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체제를 도입함.

- 새로운 투자심사 체제는 △ 배터리 기술 및 에너지저장장치, △ 순수전기차(P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OVC-HEV)·수소차(FCV) 및 전동화·디지털화 관련 부품, △ 태양광 기술, △핵심 원자재의 채굴·가공·재

활용 등 4개 신흥 전략제조 분야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 적용 기준은 ① 투자 금액이 1억 유로를 초과하고, ②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이 해당 분야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 회원국이 지정한 투자심사

기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함.

◦ IEA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가치사슬(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전 단계에서 글로벌 제조 역

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부록 그림 1 참고).

◦ 다만 EU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의 

범위에서 적용이 면제되며, 서비스 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투자 심사기관은 6개 부가가치 창출 요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한해 승인을 결정하며, 

이 중 고용요건은 필수 충족 요건임.

- 6개 요건은 ① 전체 인력의 50% 이상 EU 국적 노동자 고용(필수), ② 해외 기업 지분 제한(49% 이하), 

③ EU 역내 법인과의 합작 투자(JV) 형태로 수행, ④ 지식재산권(IP)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 체결, ⑤ 연간 

총매출의 1% 이상 EU 내 R&D 투자, ⑥ 투입재의 30% 이상을 EU 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전략 수립 

및 공개로 구성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2026). 

 - 고용요건은 6개 중 유일한 필수 조건으로, 투자 시점부터 운영기간 전체에 걸쳐 운영직·기술직·관리직 

등 전 직급에서 EU 국적 노동자 비율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공적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5년간 EU 노동자 수를 감축할 수 없음.

구분 승인 요건(6개 중 4개 필수 충족)

고용요건(필수) 전체 인력의 최소 50% 이상을 EU 국적 노동자로 구성(운영·기술·관리직 등 전 직급 포함)

지배구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또는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

협력형태 EU 역내 법인과 합작 투자(JV) 형태로 수행, EU 파트너의 경영·기술참여 보장

기술이전
외국인 투자자의 지식재산권(IP) 및 노하우를 EU 법인에 라이선스 제공, EU 법인의 
독자 개발 IP는 해당 법인이 배타적으로 소유

R&D 투자 연간 총매출액의 최소 1% 이상을 EU 내 연구개발(R&D)에 투자

공급망 투입재의 최소 30% 이상을 EU 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전략 수립·공개

표 4.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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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5개 선택 요건 중 3개 이상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며, 이 중 지배구조(49% 지분 상한) 및 JV 

요건은 실질적으로 EU 파트너의 경영 참여와 기술 이전을 수반하는 구조를 요구함.

■ 투자 심사 절차는 사전 통보 → 회원국 투자 심사기관 심사 → 집행위 의견 제시 → 최종 결정 단계로 

진행되며, EU 집행위원회는 고부가가치 또는 범EU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는 EU 대상 법인 또는 자산에 대한 지분율이 30% 이상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할 경우, 

해당 법인 소재지 회원국의 투자 심사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함.

 - 투자 심사기관은 사전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최대 45일 연장 가능)에 심사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 

판정 시 EU 집행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함. EU 집행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투자 심사기관은 사전통보 접수 후 최대 60~7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림.

◦ 투자 심사기관의 결정이 EU 집행위원회 의견과 상이한 경우 추가 2개월간의 재심사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최종 결정은 유보됨.

◦ EU 집행위원회는 ① 역내 시장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② 복수 회원국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있는 투자, ③ 투자 금액이 10억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 등에 대해 자체적으

로 심사를 개시할 수 있음.

■ 투자 심사기관은 승인 이후에도 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미통보·허위 정보 제출·요건 

위반 시 외국인 투자자의 일일 평균 총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각 신흥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신 데이터를 공개

해야 하며, 「기후중립산업법(NZIA)」에 열거된 기술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본 투자 심사 제도는 기존 EU 외국인투자 사전 심사규정(FDI Screening Regulation)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기존 규정이 안보·공공질서 차원의 심사를 다루는 반면, IAA의 투자 심사는 산업정책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투자의 역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둠.

 - 이에 따라 단일 투자가 EU 합병심사, 기존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규정, 역외보조금규정(FSR) 심사, IAA 

투자심사 등 최대 4개의 규제 체계에 중복 적용될 수 있어 투자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IAA의 투자 심사 체제는 글로벌 제조역량을 기준으로 중국 등 특정국 투자자에게만 차별적인 조건

을 부과하는 구조로, WTO 및 FTA상 투자 자유화 원칙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됨.

◦ EU 집행위 영향평가보고서도 중국의 글로벌 제조 비중이 압도적인 태양광 분야를 중심으로 통상분쟁 

위험이 있음을 지적함. 



9「EU 산업가속화법(IA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6.4.3.

다.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가속화 지역 설정

■ 편리하고 조속한 인허가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행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 [단일 창구(Single Access Points) 구축] 각 회원국은 기 구축된 ‘유럽 비즈니스 월렛(European 

Business Wallet)’을 기반으로 국가 단위의 산업 제조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용 단일 디지털 창구를 구축

해야 함. 

◦ 유럽 비즈니스 월렛은 기업 및 공공 부문 간 사용자 친화적이고 인증 및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으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5년 11월에 제안됨.9) 

◦ 단일 창구에는 ① 관할 당국 간 상호운용성 및 자동화된 데이터 교환, ② 공공기관 기 보유 데이터 및 

문서 활용, ③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및 정보의 무결성, ④ 허가 절차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 [단순화된 인허가 절차(One-stop permit)]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절차(One Project, One 

Procedure)’만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도록 산업 제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하나의 통합된 

신청서로 제출하고, 이 단일 주관기관의 조율로 포괄적인 결정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처리하도록 함.

◦ 이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인 싱글 디지털 게이트웨이(Single Digital Gateway)와 국경 간 데이터 검색 

및 교환 솔루션인 단발성 기술 시스템(OOTS: Once-Only Technical System)을 개정하고 범위를 확

장하고자 함. 

■ 신규 투자 및 탈탄소화를 촉진하고자 각 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 전략산업 부문의 해당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산업제조 가속화지역(Industrial Manufacturing Acceleration Area, 일명 

‘Accelerator zone’)’을 지정하고, 프로젝트 허가, 인프라 연결,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혜택을 제공함. 

- [가속화지역 선정 대상인 전략산업 분야] 에너지 집약 산업, 자동차 산업, 기후중립 기술로 세부 산업 부문이 

별도로 명시됨. 

- [절차상 혜택] 가속화지역 내 통합 기준 허가(aggregated baseline permit) 발급, 중간 단계에서 묵시적 

승인(tacit approval), 우선적인 전력망 및 인프라 연결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가속화지역 내에서는 통합 기준 허가를 초과하는 범위(환경평가 등)에 대해서만 추가 허가를 득하면 됨. 

9)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Business Wallets,”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business-wallets(검색일: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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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망

가. 법안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평가

■ [EU 역내 정치적 갈등] EU 회원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EU 산업가속화법」은 당초 2025년 

12월에서 수차례 연기되었는바,10) 법안을 둘러싼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이 잠재적으로 상존함.  

- ‘유럽산’의 요건은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회원국들의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정책성과가 기대된

다는 주장과 신뢰할 수 있는 제3국의 교역 파트너들이 EU 공급망 유지와 경제적 고립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립됨. 

◦ 회원국 ‘유럽산’의 요건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주요 교역국이 보복적 통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독일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유럽산’ 요건을 강조하는 반면, 프랑스는 엄격한 조건을 주장

- 회원국별 산업기반이 상이한 상황을 고려할 때 「EU 산업가속화법」은 회원국을 양분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됨. 

◦ 경쟁적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회원국과 산업제품의 최종소비자를 특징으로 하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음.

◦ 특히 최종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춘 회원국은 높아진 비용과 선택의 제한을 우려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산 요건에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조달협정(GPA) 체결국을 포함시켰지만 

환적 문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등 잠재적인 법 운영의 취약성에 노출됨.   

■ [법안의 구체성 부재] EU 집행위원회가 「산업가속화법」을 통해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탄소 다배출 산업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 EU 집행위원회는 저탄소강에 대한 자발적 라벨링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추가적인 규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명확한 정의와 제품 표준이 투자 결정 및 조달에 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철강의 25%를 저탄소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럽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음. 

- EU 산업협회 연합인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은 「EU 산업가속화법」이 중요한 시기에 제안되었으

나, 균형을 잡고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허가 및 공공조달을 통한 저탄소 제품 수요 창출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

한지, 판도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임. 

10) Euractiv(2026. 2. 26.), “EU’s Industrial Accelerator Act further delayed to March”(검색일: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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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제도와의 일관성 문제가 완전

히 해소되지 않았음.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는 새로운 파트너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호주의가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함.11) 

■ [EU 내 자동차 업계의 내부 분열 우려] 「EU 산업가속화」법이 침체된 유럽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간 갈등 요인이 있음.  

-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유럽산’ 제품 우선 구매 조항이 비용 증가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반면, 부품업체들은 동 법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업계 이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평가함.12) 

◦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여 EU 역내로 수출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해외 사업 운영에 

대한 예외 조항을 요구하고 있음.13)

-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간 갈등은 ‘유럽산’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됨. 

◦ 비용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생산공장을 둔 EU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로서는 유럽산의 요건이 글로벌 공급

망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  

■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 부족 우려] 법안 초기에 논의되었던 첨단기술이 EU 집행위원회 법안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EU의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14)

- 「EU 산업가속화법」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기자동차, 기후중립 기술 등 기존 산업 구조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한 반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생명공학, 로보틱스 등은 제외됨. 

- 미국, 중국과 비교할 때 이미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에서 EU가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임. 

◦ 미래 기술에 대한 집중 부족이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안보적 차원의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나. 전망

■ 「EU 산업가속화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 이견 및 EU 회원국 간 갈등으로 인해 협의 과정에서 

최종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유럽산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11) VDA, “Industrial Accelerator Act(IAA) fails to meet challenges”(검색일: 2026. 3. 22.).
12) Politico, “EU car rescue plan sparks industry civil war”(검색일: 2026. 3. 23.).
13) 프랑스가 「EU 산업가속화법」 중에서도 유럽산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거부 의사를 표명함.  
14) Binder et al.(2026), “Ambition Without Precision: Why the Industrial Accelerator Act Falls Short,” Kiel Inst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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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EU 역내 청정에너지 산업이 해외의 전문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럽산 요건 강화는 파트

너십을 유지해 온 해외 기업과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Made in Europe’은 오히려 EU 역내 수출 지향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산업 변혁과 궁극적으로

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Made with Europe’을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15)

-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법안 발표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 협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 

◦ 프랑스는 ‘유럽산’ 요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비용 상승, 공급망 위험, 보

호주의 함정 등으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더 많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약화된 요건(‘Made 

with Europe’)을 선호함. 

◦ 특히 「EU 산업가속화법」 채택 이후에도 많은 부분이 위임입법을 통해 제정되어야 하는 만큼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

■ 유럽산 요건 강화는 「산업가속화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한국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간, 기업 간 대EU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배터리 기업]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유럽산’ 요건이 중요해졌으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기간에 따른 

요건 강화가 요구되면서 EU 역외 배터리 기업들에는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럼에도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것은 물론 배터리 3사 모두 EU 역내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동 조치를 통해 오히려 EU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배터리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

점할 수 있음.  

◦ 유럽산 요건 이외에 향후 신규 투자 시 주요 검토 사안인 고용조건, 매출액의 일정 비중을 EU 역내 

R&D에 투자, 지재권 관련 내용 등은 잠재적 시장 진출자에게는 투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동차 완성업체] 「EU 산업가속화법」에 따라 전기차 부품의 70%가 유럽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의 자동차 업계도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상황임. 

 ◦ 다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관련 요건이 좀더 보수적으로 해석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철강] 철강의 경우 저탄소강 상용화 기술 확보로 다른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 및 업계의 전환 노력이 요구됨.16)   

15) Bercero et al. (2026), “’Made with Europe’ not ‘Made in Europe’ should guide EU industrial policy,” Bruegel.
16) 2025년 11월 국회는 「K-스틸법」을 통과시키며 저탄소 철강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안을 마련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202호, 2025. 12.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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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그림 1. 글로벌 제조역량 분포

(단위: 2024년 기준, 가치사슬 내 국별 비중)

자료: Binder et al.(2026), “Ambition Without Precision: Why the Industrial Accelerator Act Falls Short,” Kiel Institut.


